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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geun Jung / Misun Kim / Bowon Chang
This study reframes the “support expansion vs. oversight strengthening” debate in local 

governm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support and oversight policy as an 
accountability-design problem. It proposes a framework linking four criteria—
transparency, continuity,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to six operational phases. Using 
direct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e examine written responses to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ten informants in Seoul (seven managers of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and three CSO activists). Results indicate recurring gaps: unclear standards 
and weak feedback (transparency), broken cumulative learning under policy/budget/ 
personnel turnover (continuity), insufficient capacity for training, coordination, and 
evaluation (professionalism), and reduced contextual fit under uniform, quantification- 
biased rules (diversity). Overlapping deficits across criteria can conditionally amplify 
conflict. The study concludes with accountability-design principles and reform directions 
to improve explainability, predictability, implementation capacity, and fit.
Keywords: Accountability design, civil society organizations(CSOs) support and oversight 

policy, intermediary support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 subsidies, 
accountability criteria (transparency, continuity, professionalism, diversity

* 본 논문은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미래정책연구회 정책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비교(서울, 런던, 도쿄를 중심으로)｣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구조화 질문지 서면응답 자료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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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정책은 공익활동 촉진이라는 정책목표를 지향하는 동시에 보조금 집
행의 적정성과 성과를 점검해야 하는 관리 기능을 수반한다. 이때 ‘지원’과 ‘관리’는 제도 설계상 상
호보완적일 수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선정 기준의 설명가능성, 성과평가의 타당성과 수용성, 정
산 절차의 부담과 효율성 등이 결합되면서 긴장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긴장은 단발
적 갈등이라기보다 정책 운영 과정에서 재생산되는 구조적 긴장 요인으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신뢰와 학습･환류의 조건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지원 확대’ 또는 ‘관리 강화’라는 처방적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이 직면한 긴장을 정책 책무성 설계(accountability design)의 문
제로 전환하여, 어떤 설계가 공익활동 촉진과 집행 책임성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지를 분
석한다. 여기서 책무성은 통제･제재에 한정되지 않으며, 기준과 절차의 설명가능성, 운영의 예측
가능성, 집행･조정･평가의 수행역량, 활동의 이질성을 반영한 적합성 등 운영 조건을 통해 구현되
는 ‘지원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이해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 책무성 설계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분석 준거로 투명성, 연속성, 전문
성, 다양성을 설정한다. 투명성은 선정･평가 기준과 결과가 설명가능한 형태로 제시되고 피드백이 
환류되는 정도를, 연속성은 정책･예산･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운영 경험의 누적 가능성을, 전
문성은 심사･집행･조정･평가를 수행하는 운영역량과 지원 장치의 수준을, 다양성은 단체･사업의 
이질성을 반영하는 차등･맞춤 설계의 적합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준거를 바탕으로 운영 쟁점
을 구조화하고, 준거 간 결합이 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경로를 조건부로 제시한 뒤, 제도개선 방향
을 설계 수준에서 정리한다.

본 연구의 경험적 범위는 특정 광역지방정부인 서울특별시로 한다.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단체
가 활동하고 지원사업 운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행정 환경을 갖고 있어, ‘지원–관리’ 긴장
과 책무성 설계상의 쟁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관찰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 환경과 접점을 
갖는 중간지원조직(산하･위탁기관 등) 지원사업 운영 담당자(이하 ‘관리자’)와 시민단체 활동가의 
서면응답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여러 질적 연구방법론 중에서도 Hsieh & Shannon(2005)의 지
시적 내용 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관리자’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원사업을 운영･관리하
는 담당자를 의미한다. 서울시는 본 연구의 경험적 범위를 구성하는 사례이며, 결론은 사례의 성과
를 단정하기보다 설계 진단의 분석적 일반화로 제한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의 운
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이며, 이를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의 
분석 준거로 어떻게 구조화할 수 있는가. 둘째, 도출된 쟁점은 선정, 집행, 협력･소통, 성과･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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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예산, 거버넌스와 같은 정책 운영 국면에서 어떤 결합을 통해 강화될 수 있는가. 셋째,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책무성 설계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은 무엇이며, 어떤 설계 패
키지로 정리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 연구 문제에 답함으로써 시민단체 지원 정책 논의를 ‘지원 
대 관리’의 구도로부터 정책 설계와 운영 조건의 문제로 이동시키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과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중 책무성과 협력 거버넌스 논의를 지방정부–시민단체 보조금 정책에 적용하여, 책
무성 설계를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운영 준거와 그 결합 경로로 체계화함
으로써 기존 연구를 확장한다. 둘째, 책무성을 통제･제재 중심이 아닌 ‘지원적 책무성’의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지원과 관리의 이분법을 넘어 운영 기준과 절차, 역량, 적합성의 조합으로서 정책 
설계를 논의하는 분석틀을 제시한다. 셋째,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과 중간지원조직을 연
계한 질적 내용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화되는 쟁점과 제도 설계상의 긴장 구조를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향후 비교 연구 및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 준거와 분석틀을 제시한다. 
Ⅲ장 연구방법에서는 자료의 구성과 분석 절차, 코딩 기준 및 분석의 엄밀성 확보 전략을 제시한다. 
Ⅳ장은 네 준거에 따른 핵심 쟁점과 예외 진술을 정리하고, 준거 간 결합이 긴장을 강화할 수 있는 
경로를 조건부로 제시한다. Ⅴ장은 분석 결과를 연구문제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제도
개선 방향과 함의를 제시하며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쟁점

지방정부의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은 공익 활동 촉진이라는 목표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책
임성 확보라는 요구가 결합된 정책 영역이다. 선행연구는 이 영역을 주로 협력 거버넌스, 책무성
(accountability)의 다차원성, 성과관리･평가 설계, 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을 포함한 운영 설계라
는 축에서 논의해 왔다.

첫째, 협력 거버넌스 연구는 공공기관과 비국가 행위자의 협력이 제도 설계와 운영 조건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Ansell & Gash(2008)는 출발 조건･제도 설계･신뢰･리더십 등과 같은 
협력 거버넌스의 작동 조건을 체계화했고, Emerson, Nabatchi & Balogh(2012)는 협력 과정의 상
호작용과 학습･적응을 통합적으로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거버넌스를 ‘사회적 조정’으로 개념화하
여 조정 메커니즘을 강조한 논의(이명석, 2002)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공공성･책임성 쟁점을 다룬 
연구(이명석, 2010)가 축적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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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책무성 논의는 ‘관리 요구 강화’가 곧바로 신뢰 확보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Mulgan(2000)은 책무성 개념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범위와 경계가 문제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고, 
Bovens(2010)은 책무성을 규범(덕목)과 제도(메커니즘)라는 층위로 구분해 분석할 필요를 제기한
다. Koppell(2005)은 서로 다른 책무성 요구가 동시에 작동할 때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논의했으며, Romzek & Dubnick(2018)은 공공부문 책무성이 다층적 책임 관계를 내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성과관리･평가 연구는 ‘평가의 목적’과 ‘측정 가능한 것의 범위’가 설계의 핵심임을 강조한
다. Behn(2003)은 성과측정이 통제뿐 아니라 학습･개선･예산 등 서로 다른 목적을 갖는다고 정리
하며, 목적이 다르면 지표 설계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지
원사업의 평가 모형 구축과 적용(최창수･김태영, 2005), 지방 보조금 사업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조주복･김미선･권용수, 2018),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실태와 개선(류민정, 2022) 등은 평가의 객
관성･공정성, 환류(피드백), 집행 부담이 제도 설계와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은 단일 행정조직의 집행을 넘어 네트워크 및 중간지원조직을 포
함한 운영 설계의 문제로 확장된다. Provan & Kenis(2008)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 형태와 효
과성 조건을 논의했으며, 이는 중간지원 기능을 포함한 운영 설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된
다. 국내에서도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공익활동 지원을 다룬 연구(김정욱･진성만･여관현, 2019)와 
정부–시민사회 협력 요인을 분석한 연구(김광휘･조경호･김종범, 2019)가 존재한다.

한편, ‘지원–관리’ 긴장이 실제로 어떤 관계 조건에서 강화되는지에 대한 보조 근거를 제공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파트너십에 대한 상호 인식을 다룬 박홍윤･송재
봉(2015)은 파트너십 형성에서 신뢰, 접촉 빈도, 정보 접근성 등이 핵심 요인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하며, 공무원 집단의 파트너십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멤버십(신뢰 등)’, ‘구조와 과정(접촉･
의견수렴･정보접근)’, ‘환경 요인’을 제시한다. 또한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파트너십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특히 활동가 집단이 접촉 빈도･의견수렴･정보 접
근성 부족을 강조하는 점도 확인된다. 이 결과는 ‘지원–관리’ 긴장이 절차 설계 자체뿐 아니라 정보 
접근과 상호작용 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선행연구는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을 협력 거버넌스의 운영 조건, 책무성의 다차원성, 
성과평가의 목적–지표 관계, 네트워크/중간지원 기능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설명해 왔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운영 과정의 실제 문제점을 동일한 분석 준거로 정리하고, 준거 간 결합 
양상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기존 논의를 설계 진단의 언어로 연결하는 보완적 접근을 취한다.

2. 분석 준거와 분석틀

본 연구는 정책 책무성 설계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분석 준거로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다양성
을 사용한다. 이 준거는 책무성의 다차원성 및 다중 책무성의 긴장 논의(Mulgan, 2000; Bo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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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ppell, 2005), 성과측정의 목적–지표 논의(Behn, 2003), 협력 거버넌스의 제도 설계 논의
(Ansell & Gash, 2008; Emerson et al., 2012), 네트워크 운영 조건 논의(Provan & Kenis, 2008)에 
근거를 두고,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의 운영 쟁점을 설계 차원에서 구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리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투명성은 선정･평가 기준과 결과가 설명가능한 형태로 제시되고, 결과가 피드백으
로 환류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연속성은 정책 기조･예산･조직･인사 운영이 예측가능하게 유지되
어 운영 경험이 누적되고 학습이 가능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문성은 심사･집행･조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침･컨설팅 등의 장치 수준을 의미한다. 다양성
은 단체･사업의 이질성을 반영하여 획일적 기준을 완화하고, 차등･맞춤 설계를 통해 평가와 지원
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표 1>은 네 준거의 조작적 정의와 포함 기준, 그리고 질적 코딩에서 혼동되기 쉬운 경계에 대한 
판정 기준을 제시한다. 성과평가나 지표 관련 진술은 내용의 초점에 따라 구분한다. 기준･절차･결
과의 공개와 피드백을 강조하는 경우는 투명성으로, 교육･컨설팅･운영역량을 강조하는 경우는 전
문성으로, 차등･맞춤･적합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다양성으로 분류한다. 이 판정 기준은 코딩 과정
에서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 1> 분석 준거와 판정 규칙
분석 준거 조작적 정의 포함 기준 판정 기준
투명성 기준･절차･결과의 

공개/설명가능성과 피드백
선정 근거･지표, 절차 공개, 
결과 공유, 공정성 논의

초점이 공개･설명･피드백이면 
투명성

연속성 정책･예산･조직･인사의 
예측가능성과 누적 가능성

정책 급변, 예산 지연･감소, 
담당자 교체, 단절

초점이 지속･예측가능성이면 
연속성

전문성 집행･조정･평가 수행역량과 
지원 장치

교육･지침, 컨설팅, 
조정･소통, 평가 운영역량

초점이 수행역량･운영능력이면 
전문성

다양성 이질성 반영(차등･맞춤)과 
적합성

획일 기준, 정량 편향, 
혼합평가, 차등 트랙

초점이 차등･맞춤･적합성이면 
다양성

요컨대 본 연구에서 설정한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 준거는 개별 이론에서 임의로 차용
한 목록이 아니라, 협력 거버넌스와 다중 책무성 논의가 제기해 온 운영 조건과 성과관리･평가･네
트워크 운영 연구에서 강조하는 핵심 쟁점을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한 결
과로 이해할 수 있다. 투명성은 기준･절차･결과의 공개와 설명가능성, 연속성은 정책･예산･인사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누적 가능성, 전문성은 집행･조정･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운영역량과 지원 
장치, 다양성은 이질성을 반영하는 차등･맞춤 설계와 적합성에 각각 초점을 두며, 이후 경험 분석
에서는 이 네 준거를 공통의 분석 언어로 사용하여 운영 과정의 쟁점과 결합 양상을 구조화한다.

또한 본 연구는 “무엇이 문제인가(분석 준거)”뿐 아니라 “어디에서 발생하는가(정책 운영 국면)”



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3권 제2호

를 함께 구조화한다. 운영 국면은 선정, 집행, 협력･소통, 성과･평가, 자원･예산, 거버넌스로 구분
한다. 이 구분을 통해 준거별 쟁점이 어느 국면에서 집중되는지와 준거 간 결합이 어떤 방식으로 문
제를 강화할 수 있는지를 조건부로 제시한다. 이 분석틀은 협력 거버넌스 연구가 강조하는 제도 설
계와 운영 과정의 중요성을 분석에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은 구조화 질문지 기반 서면응답 자료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먼저, 자료 수집 및 1차 처리 과정으로 관리자 7명과 활동가 3명의 서면응답을 주장･의
미단위로 분절한다. 이를 통해 자료의 기본 단위를 확보한다. 다음은 1차 코딩 단계로 분절된 단위
에 대해 투명성, 연속성, 전문성, 다양성의 네 가지 핵심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정책 운영의 질적 
준거를 반영한다. 2차 코딩 및 국면 분류에서는 1차 코딩 결과를 정책 운영의 여섯 국면인 선정 국
면, 집행 국면, 협력･소통 국면, 성과･평가 국면, 자원･예산 국면, 그리고 거버넌스 국면으로 분류
하고 각 국면별 세부 주장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준거별 핵심 쟁점을 제시하며, 예외적 진술은 
본문에서 별도 논의함으로써 운영 과정의 문제 지점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준거 간 결합 경로를 조
건부로 제시하고, 운영 조건의 상호작용을 시각화한다. 마지막으로 결합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방
향, 정책도구, 제도화 경로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게 될 것이다. 다음의 <그림 
1>은 본 연구의 분석 절차와 결과 도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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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와 자료

본 연구는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투명성･
연속성･전문성･다양성의 분석 준거로 구조화하고, 그 쟁점들이 정책 운영 국면에서 결합하며 강
화될 수 있는 경로를 조건부로 제시함으로써, 책무성 설계의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질
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론과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분석 준거를 코딩 범주의 출발점으
로 삼아, 구조화 질문지 기반 서면응답 자료를 의미 단위로 분절･코딩하고 반복 패턴과 예외 진술
을 함께 분석하는 지시적 내용 분석(directed qualitative content analysis)을 적용한다. 다양한 질
적 연구 방법론을 고민한 Hsieh & Shannon(2005)에 따르면 지시적 내용 분석은 기존 이론 또는 선
행 연구에서 도출한 핵심 개념을 초기 코딩 범주로 설정하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범주를 보완･정
교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시적 내용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명성･연속성･전문성･
다양성의 준거를 초기 범주로 설정하되, 예외 진술(negative case)을 함께 제시하여 해석을 조건부
로 조정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는 특정 광역지방정부(서울시)의 정책･실무 환경과 접점을 갖는 중간지원
조직(산하･위탁기관 등) 지원사업 운영 담당자 7명(이하 ‘관리자’)과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의 구조화 
질문지 기반 서면응답 10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관리자’는 지방정부 공무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
원사업의 공모･집행관리･정산지원･컨설팅 등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담당자를 의
미한다. 본 연구는 문제 진술과 개선 제안이 집중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영역을 핵심 분석 대상
으로 삼고, 역할･환경 관련 응답은 쟁점 해석을 보강하는 맥락 자료로 활용한다. 집단 비교는 표본 
비대칭을 감안하여 통계적 차이의 단정이 아니라 강조점의 경향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제한한다.

자료 수집 시점은 2023년 8월 말이다. 다만 본 연구가 분석하는 대상은 특정 시점의 단발적 사건
이나 단기 성과가 아니라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의 책무성 설계(제도･운영구조)이며, 자료 수집 
이후에도 동일한 시장 임기 하에서 관련 조례･정책의 핵심 구조가 크게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점 민감한 현상 설명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제도･운영 조건에서 반복
적으로 문제화되는 쟁점을 진단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다.

본 연구의 자료는 구조화 질문지에 대한 서면응답으로 구성된다. 질문지는 시민단체 지원･관리
정책의 운영 과정에서 경험되는 쟁점과 개선 요구를 포착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역할 및 업무, 대
내외 환경,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 의견의 영역으로 구성된다. 문항은 척도형 선택지보다 
서술형 응답을 전제로 하며, 관리자(중간지원조직 운영 담당자)와 활동가에게 공통된 질문 구조를 
적용하여 비교 가능한 응답을 확보하였다. 질문지 전문은 [부록]에 제시한다. 질문 구조상 문제점
과 개선방안을 직접적으로 묻는 만큼 처방적 응답이 과다하게 제시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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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진술을 그대로 정책 제안으로 옮기기보다 분석 준거와 운영 국면에 따라 재구성함으로써, 
개별 의견을 설계 차원의 쟁점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편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시라는 단일 광역지방정부와 관리자 7명, 활동가 3명 등 총 10명의 서면응답 자료
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표본 규모와 대표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서
울시는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간지원조직이 밀집해 있고,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과 관련된 제도･
운영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행정 환경을 갖고 있어, ‘지원–관리’ 긴장과 책무성 설계상의 쟁점
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는 극단적이면서도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효과의 일반적 크기를 추정하기보다, 이론과 선행 연구에서 도출한 준거(투명성･연속성･전
문성･다양성)를 실제 운영 과정의 쟁점 진술에 대입해 보는 탐색적(probing) 분석에 있는 만큼, 제
한된 표본을 통해서도 책무성 설계의 쟁점 구조와 결합 경로를 도식화하는 데 일정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범위와 사례를 확장하고, 시간적 추적 조사와 정량 자료를 결합함으
로써 이러한 탐색적 분석을 보다 넓은 맥락에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2. 분석 절차와 코딩

분석은 의미단위 분절, 1차 코딩(분석 준거), 2차 코딩(운영 국면), 패턴 도출과 결합 양상 정리의 
순서로 수행한다. 먼저 서면응답 텍스트를 문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주장 또는 의미 단위(idea 
unit)로 분절한다. 의미 단위는 문제 진술 또는 개선 제안을 기본 단위로 하되, 동일한 주장을 설명
하기 위해 연속 문장이 결합된 경우는 하나의 단위로 처리한다.

1차 코딩은 Ⅱ장에서 정의한 분석 준거(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 중 하나를 모든 의미 단
위에 주범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복수 준거에 걸칠 수 있는 진술은 <표 1>의 판정 기준
에 따라 중심 초점을 확인한 뒤 분류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부범주를 제한적으로 기록한다.

2차 코딩은 해당 진술이 정책 운영의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표기하는 것으로, 국면은 선정, 
집행, 협력･소통, 성과･평가, 자원･예산, 거버넌스로 구분한다. 분석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
안’ 영역의 서술 응답을 핵심 자료로 삼고, 역할･환경 영역의 응답은 쟁점 해석을 보강하는 맥락 자
료로 활용한다.

한편 코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사전에 Ⅱ장에서 제시한 분석 준거와 판정 기준
(<표 1>)을 바탕으로 코딩 지침을 문서화하고, 전체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재코딩하여 범주 부여의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심 초점 판정에 이견이 발생한 사례는 기준 정의에 맞추어 재검
토하고, 최종 코딩 기준을 확정한 후 나머지 자료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코딩은 연구자 1인이 수행
하였으나, 지침 정교화와 재코딩 절차를 통해 자의적 분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2>는 본 연구의 분석 절차를 단계별로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절차에 따라 서면
응답을 의미단위로 분절하고, 분석 준거와 운영 국면을 기준으로 코딩한 뒤, 준거별 핵심 쟁점을 정
리하였다. 이어서 준거 간 결합 양상을 검토하여, 쟁점이 강화될 수 있는 경로를 조건부로 제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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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따라 도출된 결과를 연구문제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표 2> 분석 절차
단계 핵심 작업 코딩/판정 기준

자료 구성 관리자(중간지원조직 운영 
담당자)･활동가 서면응답 확보 동일 질문 구조, 서술형 응답

의미단위 분절 주장 단위(idea unit)로 분절 문제 진술/개선 제안 구분
1차 코딩 분석 준거 

부여(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 판정 기준(초점 기준)

2차 코딩 정책 운영 국면 표기 선정/집행/협력･소통/성과･평가/자원･
예산/거버넌스

패턴 정리 준거별 핵심 쟁점 정리 예외 진술(negative case) 병기
결합 양상 정리 준거 간 결합 경로 제시 조건부 가능 경로로 제한

3. 분석의 엄밀성 확보

질적 연구에 대한 자의성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석의 일관성과 근거 제시에 유의
하였다. 먼저 Ⅱ장에서 제시한 분석 준거의 정의와 판정 기준(<표 1>)을 코딩 전 과정에 동일하게 적
용하여 분류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코딩은 의미단위 분절, 주 범주 부여, 운영 국면 표기의 순서
로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진술이 여러 준거에 걸칠 경우에는 중심 초점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또
한 코딩 업무는 한 명의 연구자가 주도하되, 분석 준거와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코딩 지침을 공동으
로 마련하고, 일부 자료에 대해 교차 검토와 재코딩을 실시함으로써 범주 부여의 일관성을 점검하
였다. 중심 초점 판정에 차이가 나타난 사례는 연구자 간 논의를 통해 조정한 뒤, 합의된 기준을 전
체 자료에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아울러 Ⅳ장에서는 핵심 패턴과 더불어 예외 진술(negative case)
을 함께 제시하고, 표･그림은 본문 논리를 간결하게 요약하는 보조 장치로만 사용함으로써, 질적 
분석이 인상적 서술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분석 개요

본 절은 Ⅲ장에서 제시한 분석 절차와 코딩 기준을 간략히 요약하고, 그 절차가 Ⅳ장의 결과 제시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본 장의 분석이 연구문제에 대해 어떤 답변을 제공하
는지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Ⅳ장 2절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투명성･연속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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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다양성의 분석 준거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준거별 쟁점과 예외 진술을 바탕으로 쟁점이 정
책 운영 국면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한다. Ⅳ장 3절은 이러한 결과를 연구문제 관점에서 요
약･정리하고, 네 준거 간 결합 양상이 ‘지원–관리’ 긴장을 강화할 수 있는 조건부 경로로 어떻게 나
타나는지를 간략히 종합한다.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먼저 구조화 질문지 기반 서면응답을 문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주장 또는 의미 단위로 분절하였다. 다음으로 Ⅱ장에서 설정한 분석 준거에 따라 각 
의미 단위의 중심 초점을 확인해 주범주를 부여하였다. 이때 성과평가나 지표처럼 복수 준거에 걸
치기 쉬운 진술은 <표 1>의 판정 기준에 따라 무엇을 핵심으로 말하는지(예: 공개･설명･피드백, 예
측가능성, 수행역량, 차등･적합성 등)를 확인한 뒤 분류하여 코딩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아울러 
각 진술이 정책 운영의 어느 지점에서 제기되는지(선정, 집행, 협력･소통, 성과･평가, 자원･예산, 
거버넌스)를 함께 표기하여, 쟁점이 나타나는 위치와 결합 양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결과는 과장된 일반화를 피하기 위해 다음 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첫째, <표 3>은 준거별 핵심 패
턴과 대안 방향을 요약하는 기능에 집중하도록 구성한다. 반면 각 준거의 해석 근거는 본문에서 응
답자 유형과 식별자를 포함해 제시하고, 핵심 패턴과 다른 강조점이 드러나는 예외 진술(negative 
case)도 함께 제시하여 해석을 조건부로 조정한다. 둘째, Ⅳ장 3절의 결합 경로는 확정적 인과를 주
장하기보다, 서면응답에서 함께 나타난 진술의 결합 양상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가능 경로로 제한
하며, 그 요약은 <그림 2>로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은 소표본 서면응답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
과 해석을 보수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문제화되는 지점과 그 결합 구조
를 설계 논의로 연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분석 전략이다.

2. 분석 결과

본 절은 분석 준거(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별로 확인된 핵심 쟁점을 제시한다. 먼저 <표 
3>을 통해 준거별 핵심 패턴과 제도개선 방향을 요약한 뒤, 각 준거에 대해 응답 인용을 포함한 핵
심 패턴과 예외 진술을 함께 제시하여 해석을 조건부로 조정한다.

<표 3> 핵심 결과 요약
분석 준거 핵심 패턴 대안 방향
투명성 선정 근거의 설명가능성 부족, 평가 피드백 

취약 기준･근거 제시, 결과 공유･피드백 체계

연속성 정책･예산･인사 변동으로 지속성･누적 학습 
취약

예측가능성 장치(다년성/운영규칙), 
인수인계･정례 협의

전문성 교육･지침･조정 및 평가 운영역량의 공백 교육･컨설팅, 조정 기능 강화, 학습지향 평가 
운영

다양성 획일 기준･정량 편향으로 적합성･수용성 약화 혼합평가, 차등 설계, 단기–중장기 포트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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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성

투명성 준거에서 중심적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선정･평가 과정이 설명가능한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결과가 피드백으로 환류되지 못한다는 인식이다. 선정 단계에서는 심사지표와 판단 근거
의 명료화, 지원 목적과 기대 성과의 사전 제시가 반복적으로 요구되며, 이는 단순한 정보 공개의 
부족이 아니라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음
을 시사한다. 평가 국면에서도 기준･지표의 공개와 더불어 평가 결과 공유가 학습과 개선의 전제조
건으로 제기되며, 결과적으로 투명성은 절차적 공정성뿐 아니라 환류 구조(피드백)의 문제와 결합
해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은 다음과 같은 응답에서 확인된다. 한 활동가는 “지원할 때 단체가 해야 할 일과 지
원 결과 이뤄야 할 것들에 대한 명시가 명확해야 서로 억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원･관리의 
목적과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활동가02). 또 다른 활동가는 “성과관리 기준과 
지표 공개. 그렇다면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다. 평가 결과 통보하기. 평가 결과가 가장 필
요한 곳은 시민단체 본인이다”라고 응답하여, 기준･지표뿐 아니라 평가 결과의 피드백 공유가 필
요하다고 강조하였다(활동가02). 한 관리자는 “지원예산 부족, 선정근거의 불명확성”을 문제점으
로 들면서, “적정한 수준의 예산지원 및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관리
자05).

예외 진술도 존재한다. 일부 응답은 절차 설계보다 여론 환경이나 외부 신뢰 조건이 지원정책 논
쟁을 더 직접적으로 좌우한다고 본다(관리자01). 또 다른 일부는 관리 기능의 강화가 집행 부담을 
증폭시켜 지원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관리자05). 이러한 예외는 투명성 개선
이 단순한 공개 확대에만 머물기 어렵고, 설명가능성과 피드백 환류를 함께 강화하면서 집행 부담
과 여론 환경을 고려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연속성

연속성 준거에서 중심적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정책 기조 변화, 예산의 지연･감소, 지원사업 운
영 담당자의 교체가 결합하여 활동의 지속 가능성과 운영 경험의 누적(학습)을 동시에 약화시킨다
는 인식이다. 활동가 응답에서는 예산 변동과 지연이 활동 지속을 직접 제약하는 조건으로 제시되
고, 관리자는 정책･예산･인사 운영의 불안정성이 관계 축적과 학습의 반복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
적한다. 이때 연속성은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절차･협의 구조를 포함하는 운영 기반의 문
제로 확장된다.

​한 활동가는 “정부인사가 바뀔 때마다 변하는 지원사업의 변화입니다. … 시민단체의 일들은 일
회성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이 필요로 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원이 바뀐다면 지속적
인 활동이 어렵다”고 응답하였다(활동가01). 또 다른 활동가는 “올 해 초 서울시에서 학생들 교육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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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비 예산을 지연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상황이 있어 시민단체 활동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회상
하며, 정권 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비와 교육활동비 등이 예산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가장 큰 제약 요인으로 지적하였다(활동가03). 한 관리자는 시민단체 지원 업무의 약점으로 “정책
의 연속성(정책방향, 담당자 등 변경 가능성)”과 “파트너 단체의 연속성(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짧은 
근속, 환경변화 등)”을 들면서, 지원 업무의 제약요인으로 “지원정책 및 예산의 불확정성, 변동가능
성”을 지적하였다(관리자04).

다만 연속성을 최우선 쟁점으로 두지 않는 응답도 존재한다. 일부는 성과관리 설계 또는 소통･조
정의 취약을 더 직접적인 제약 요인으로 지목하며(활동가02, 관리자04), 예산의 불안정성보다 자
체 재원 구조나 조직 역량을 더 큰 제약 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이는 연속성의 체감 강도가 정
책 접점(공모 참여 방식, 평가 경험), 자원 구조(운영비 의존도), 운영 과정에서의 상호작용 빈도 등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속성 개선은 일괄 처방이라기보다, 실제 단절을 야기
하는 지점(예산 지연･단절, 운영 담당자 순환, 운영 규칙의 불안정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설계될 
필요가 있다.

3) 전문성

전문성 준거에서 중심적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중간지원조직 운영 담당자(관리자) 및 관련 공무
원의 시민단체 이해와 교육 부족, 조정･소통 역량의 취약, 평가 운영역량의 공백이 결합하여 ‘지원
적 책무성’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다. 응답에서는 정책 목적과 현장 특성에 대한 기본 이해 또는 교
육의 필요, 성과관리･평가를 통제 수단이 아니라 학습과 개선을 위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
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전문성이 개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조정･평가를 가능하
게 하는 운영역량과 이를 지원하는 교육･지침･컨설팅 등의 장치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활동가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업무담당자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원을 하
는 행위가 세금낭비가 아니라는 점과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고민하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하며, 
담당자의 기본 교육 부재를 문제로 제기하였다(활동가01). 또 다른 활동가는 “분야별 표준평가지
표 없음, 아직도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 사업진행 횟수가 중요한 척도이다”라고 지적하며, “사업 결
과와 참여자들의 반응을 몇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참여자의 심층 면접 등의 방법적 변
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활동가02). 한 관리자는 시민단체 성과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원사
업의 목적에 적합한 객관적 평가지표나 시스템 부족”과 “단기적 사업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이 어려
운 경우”를 들면서, 개선 방안으로 “지원사업 또는 정책 추진 시 목적과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고, 추
진 목적에 맞는 평가지표 설정과 평가 수행, 평가 결과에 따른 상벌 운영”을 제시하였다(관리자04).

예외 진술로는 외부 제도 개선보다 단체 내부의 자체 평가를 우선하는 관점, 현장에는 이미 전문 
재능과 헌신이 존재하나 소진과 인력 유지 등 지속가능성이 더 큰 제약 요인이라는 관점도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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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활동가03, 관리자06). 이 진술들은 전문성 문제가 ‘역량의 유무’로 단순화되기보다, 운영역량의 
구축과 인력･운영 기반(연속성)의 조건이 결합된 문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4) 다양성

다양성 준거에서 중심적으로 확인되는 쟁점은 획일적 기준과 정량 편향이 단체･사업의 이질성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평가의 적합성과 수용성을 약화시킨다는 인식이다. 응답에서는 ‘같은 잣
대’가 적용될 때 공정성과 효율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나타나며, 정량 척도는 전
면 부정이 아니라 장기 추적이나 심층 평가 등 보완을 통해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는 관점도 확인된
다. 다양성 쟁점은 ‘정량 대 정성’의 단순 대립이 아니라 활동 성격에 맞는 평가･지원 설계의 적합성 
문제로 정리된다.

​한 관리자는 “지원사업의 근거, 목적, 방향성 등에 따라 사업 간의 차이가 크지만, 정부나 지자체
에서는 보조금이라는 이유로 같은 잣대로 지원 근거나 결과를 평가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관리자07). 또 다른 관리자는 “시민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량적 평가만 할 경우 제대로 된 
평가 어려움”을 지적하며, 시민단체 활동에 맞는 정성･정량 평가 도입과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관리자02). 한 관리자는 시민단체 지원 및 관리정책
에 대해 “시민단체의 규모 및 유형이 다양한데, 단체 규모와 형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 상근인력 10인 이상 규모의 단체를 기준으로 되어있는 지원사업 운영이 
쉽지 않다”고 응답하면서, “단체 규모별 지원사업 운영 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거나, 소규모 신생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관리자07).

다만 일부 응답은 다양성보다 예산･지속성 또는 소통 문제를 우선 제약 요인으로 지목하며, 획일
적 기준이 모든 상황에서 부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활동가03, 관리자04). 따라서 다양성 개선
은 전면적 차등으로 즉시 전환되기보다, 평가･성과관리에서 갈등이 증폭되는 지점부터 혼합평가･
차등 설계･단기–중장기 지원 구조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이와 같이 네 준거별로 응답자의 구체적 진술을 통해 핵심 쟁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표 3>
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각각 투명성(기준･절차･결과의 설명가능성과 피드백), 연속성(정책･예산･
인사의 예측가능성과 누적 가능성), 전문성(집행･조정･평가 수행역량과 지원 장치), 다양성(이질
성 반영과 적합성)의 운영 조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한편 네 준거는 서로 분리된 쟁점으로만 나
타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의 취약이 평가의 획일화와 부적합한 기준 설계(다양성 약화)로 이어지
고, 그 결과 선정･평가의 정당성 논쟁과 갈등(투명성 갈등)이 증폭되는 등 결합 양상으로도 관찰되
었다. 연속성의 약화는 정책･예산･인사 변동을 통해 운영 경험의 누적과 학습 환류를 제약하여 동
일 쟁점이 반복되는 조건을 형성하였고, 다양성의 미반영은 성과의 수용성과 피드백 환류를 약화
시켜 신뢰 저하와 투명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합 양상은 확정적인 인
과라기보다, 서면응답에서 함께 나타난 진술을 바탕으로 도식화할 수 있는 조건부 가능 경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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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

3. 소결

본 연구는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 운영에서 제기된 쟁점을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이
라는 네 준거로 구조화하고, 준거별 핵심 쟁점과 예외 진술을 통해 문제 양상이 반복되는 지점을 확
인했다. 분석 결과, 단일 처방의 강화만으로는 운영상의 긴장을 완화하기 어렵고, 준거 간 결합 구
조를 함께 고려한 책무성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준거별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투명성은 선정･평가 기준과 결과가 충분히 설
명되지 않거나 사후 피드백이 환류되지 않는 문제로 나타났다. 연속성은 정책･예산･인사 변동이 
잦을 때 운영 경험의 누적과 학습이 단절되는 문제로 나타났다. 전문성은 심사･집행･조정･평가를 
수행할 역량과 이를 뒷받침할 지원 장치가 부족한 문제로 드러났다. 다양성은 단체･사업의 다름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인 기준과 정량 중심 운영이 맞춤 설계를 제약하고 적합성을 떨어뜨리는 문
제로 요약될 수 있다. 각각의 준거는 설명가능성, 예측가능성, 집행역량, 적합성의 운영 원리로 대
응 또는 환원될 수 있다.

준거의 결합 양상을 종합하면 ‘지원–관리’ 긴장은 단일한 요인보다 복수 준거의 불균형이 겹쳐
지면서 증폭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전문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다양성이 반영되지 못하면 
평가 설계･운영의 획일화되고 부적합성이 커질 수 있다. 나아가 선정･평가의 정당성 논쟁이 확대
되면서 기준과 결과를 둘러싼 투명성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연속성의 약화는 
정책･예산･인사 변동을 통해 관계 축적과 운영 경험이 누적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유사 쟁점이 
반복되는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과의 수용성
과 피드백 환류를 약화시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일부 결합 경로는 
확정적 인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표본 서면 응답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된 조건부 가능 경로
로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 및 제언에서는 네 준거를 분절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설명가
능성(투명성)–예측가능성(연속성)–집행역량(전문성)–적합성(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 원리
를 정리하고, 서울시 정책 환경에 적용 가능한 제도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에서 ‘지원’과 ‘관리’의 긴장을 책무성 설계의 문제
로 전환하여,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이라는 네 가지 운영 준거와 그 결합 경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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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단체 지원정책 논의를 ‘지원 확대 대 관리 강화’의 이분
법에서 벗어나, 기준･절차･운영역량･적합성의 조합으로서 설계와 운영 조건의 문제로 재구성하
고자 하였다.

Ⅳ장에서 도출된 결과를 종합하면, 책무성 설계를 평가･개선하기 위한 핵심 방향은 네 준거를 각
각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설명가능성–예측가능성–집행역량–적합성’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 패
키지로 정리하는 데 있다. 설명가능성은 선정･평가기준과 근거, 절차, 결과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하고 평가 결과와 개선 방향을 단체와 공유하는 피드백 체계를 뜻하며, 예측가능성은 정책 기
조･예산･인사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통해 활동 지속과 학습의 누적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다. 집행역량은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의 시민단체 이해, 평가 설계･운영 능력, 교육･지
침･컨설팅과 같은 지원 장치의 수준으로 구성되며, 적합성은 단체 규모･유형과 사업 성격을 반영
한 차등･맞춤 설계를 통해 획일적 기준과 정량 편향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는 서울시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광역･기초 지방정부가 시민단체 지원･관리제도를 
설계･개편할 때도 참조 가능한 책무성 설계 원리로 제시될 수 있다.

서울시 사례는 이 일반 원리가 구체 정책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시사
점을 제공한다. 공모･선정 단계에서는 연간 지원사업 계획과 심사 기준, 기대 성과를 사전에 공표
하고, 선정･탈락 사유와 보완 방향을 함께 통보하는 방식으로 설명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
산･인사 측면에서는 단기 일회성 사업에 편중된 구조를 일부 조정하여 단계적 다년 지원 프로그램
을 도입하고, 시민단체 지원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를 완화할 수 있는 인사･운영 규칙을 마련하
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집행과 평가에서는 담당자 교육과 표준 평가지표･매뉴얼 개발을 통
해 운영역량을 보완하고, 평가를 통제가 아닌 컨설팅･학습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정
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단체 규모･유형별 지원 트랙 구분과 정성･정량을 결합한 혼합평가 
도입은, 소규모 신생단체와 중･대규모 단체를 포괄하는 적합한 지원･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데 기
여할 수 있다.

물론 본 연구는 2023년 8월 서울시 정책 환경과 접점을 가진 관리자 7명, 활동가 3명의 서면응답
이라는 소표본 자료에 기반하고 있으며, 결과는 대표성 있는 일반화가 아니라 분석적 일반화로 제
시된다. 이후 정책 변화가 큰 경우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집단 비대칭과 서술형 응답 구조로 
인해 처방적 진술이 과다하게 포함될 위험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다양한 시민단체와 중
간지원조직이 밀집해 있고 지원･관리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행정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이론
에서 도출한 네 준거를 실제 운영 쟁점에 대입해 보는 탐색적 분석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시민단
체 지원･관리정책의 책무성 설계 쟁점을 구조화하고 후속 비교 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출발
점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자 범위와 사례를 확장하고, 추적 조사와 정량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건부 경로와 설계 원리를 보다 폭넓은 맥락에서 검증･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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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의 책무성 설계:
서울시 사례의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 준거

본 연구는 지방정부 시민단체 지원･관리정책에서 ‘지원 확대 대 관리 강화’의 이분법을 넘어 긴
장을 정책 책무성 설계(accountability design)의 문제로 전환한다.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 
4개 준거와 6개 운영 국면을 결합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서울시 정책환경과 접점을 가진 중간지원
조직 운영 담당자 7명과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의 구조화 질문지 서면응답을 지시적 내용분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설명가능한 기준과 피드백의 부족(투명성), 정책･예산･인사 변동에 따른 누적 
학습의 단절(연속성), 교육･조정･평가 역량 및 지원 장치의 공백(전문성), 획일 기준과 정량 편향에 
따른 적합성 저하(다양성)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복수 준거의 불균형이 중첩될 때 갈등이 증폭
될 수 있는 조건부 결합 경로가 관찰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가능성–예측가능성–집행역량–적
합성을 함께 고려하는 책무성 설계 원리와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주제어: 책무성 설계, 시민단체지원･관리정책, 중간지원조직, 지방보조금, 책무성 준거
(투명성･연속성･전문성･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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